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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적폐 인사 ‘인권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국방부

 
□ 금일(2019. 3. 26.)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구성, 한위수 前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 한위수 씨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양승태 前 대법원장에 의해 2012, 2015년 2회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인사다. 법관으로서 재직
하던 중의 판결, 연구 등이 인권 옹호와 관련이 없었고,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때에는 도리어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된 ‘PD수첩 광우병 방송’관련 소송에서 정부 측의 변
호를 맡거나,‘인터넷 실명제 및 댓글 삭제’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으로 판결 난 인터넷 실명제를 옹호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의 변호를 맡는 등 인권 옹호와는 반대되
는 행보를 보여 지명 당시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 한위수 씨는 MB,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인권위가 유명무실해지던 시절, 인권 옹호와 전혀 관계없는 인사가 정권과 지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대표
적인 사례다.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로 인권위에 두 차례나 입성한 한 씨는 인권위원 재직 중에도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뚜렷
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도리어 반인권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 2014년, 카드 3사에서 1억 4백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 고객의 동의가 없어도 금융지주회사 간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했던 것이 화근이었
다. 그러나 당시 인권위에서 이 사건이 토의되는 과정에서 한위수 씨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한 회사 내에서처럼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면, 사업하는데 방해나
불편만 끼친다. 카드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만들때 고객들에게 동의를 다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의 애로사항도 생각해야 한다.”라며 회사 측을 옹호하
고 나섰다. 결국 인권위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냈다. 
 
2015~2016년에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원장이 직원을 상대로 “누가 떡을 잘치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회식 중에는 여성 직원의 손을 만지고 러브샷을 한 뒤 의사
에 반해 포옹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졌으나 한 씨가 위원으로 포함 된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을 각하, 기각시켰다. 성희롱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
났다며 각하, 성추행은 마땅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시켰다. 인권위가 한 일은 고작 회식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뿐이었다.    
 
2017년,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에서 색출이 인권 침해라는 성소수자 군인들의 진정 사건을 ‘기각’시켰다. 당시 성소수자 군인들은 군
형법92조6을 통한 성소수자 색출의 부당함, 자백 강요로 이뤄진 불법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형법
92조6’은 현행법임으로 법 집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시켰고, 불법수사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인권위 결정 전, 군사법원은 자백 강요로 이루진
수사는 불법이라며 관련 수사 기록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 씨는 군사법원만도 못한 결정을 내린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었다. 
 
이 모든 것이 양승태의 고집에 따라 인권 옹호자로서의 자각을 갖추지 못한 자격 없는 인권위원이 지명된 결과다.
 
□ 국방부는 한위수 씨를 위원장을 위촉하며 ‘20여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는 등 명망이 높으며, 인권 문제 관련 객관적·중립적 입장을 가져 군
인권 자문위원회 운영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군인권자문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의 자문기구다. 객관적인 판단은 정책 결정권자의 몫이지 자문하는 사람의 역할이 아니
다. 인권 문제를 자문하는 위원들에게 객관과 중립을 요하는 것은 국방부가 병영 인권 개선에 큰 관심이 없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부당한 인권 침해와 차별에 맞서야 할 인
권 옹호자에게서 객관과 중립을 미덕으로 찾는 국방부나, 인권 문제에 있어 별 다른 입장이 없고, 법관 마냥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한 씨나 한심스럽기는 매한가지다.
 
□ 병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급여도 대폭 인상되었으며, 군인권보호관 설치, 병영인권국 설치, 군사법원 폐지, 영창 폐지가 추진되는 등 국군 장병 인권에 획기적인 변
화가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때에, 인권과 하등 관계없는 양승태 적폐 인사가 국방부 인권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의 장으로 임명된 점이 심히 개탄스럽다. 사람이 그렇
게 없는가. 위원장 위촉을 통해 드러난 인권 문제를 대하는 국방부의 얕은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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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에게 존엄을! Dignity for Soldiers! 

https://maps.google.com/?q=%EB%85%B8%EA%B3%A0%EC%82%B0%EB%8F%99+54-64&entry=gmail&source=g

